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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개인 기본권 보호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형사상 법률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사항으로 혼란과 혼선이 생겨 손해배상과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러한 부족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관련

법률과 제도를 다섯 가지 분류로 규명하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유관 법률과 제도를 열두 개 항목으로 도출하였

다. 또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해외 법률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률 및 제도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이

에 대한 개선 사항을 각각 제안하였다. 추후 각 항에 대한 법률 조항과 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주제어 :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4차 산업혁명, 기본권, 상용화

Abstract As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autonomous driving vehiecle gets its attention for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and thus its impact on society. To this end, several countries such as

US, England and Germany are preparing their own legal systems to come up with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ecle. In this country, Korea is also developing autonomous driving vehiecle and

looking forward its commercialization yet the legal system of Korea lacks of laws, regulations, rules,

guidelines and so on. Hence, it is our intention to look into Korean legal system providing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legal system in detail. This paper also provides further directions to have balance between

commercialization success and risk management in this country and, as a result creates a small step toward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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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 혁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의3

에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것 외

에 관련 법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관련이있을수있는개인의기본권보호를위

한헌법적인부분, 민형사상책임법제부분, 보험제도개

선에관한보험법제부분, 연구개발및산업진흥에관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법리 및 법제 등이 미흡하다. 이로

인하여 개인 기본권의 보호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형사상 법률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사항으로

혼란과 혼선이 생겨 손해배상과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관

련 법률 체계 구축과 함께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

요하다.

새로운 정보기술 출현 시 국내 법률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로는증거법중심의디지털포렌식법률체계구성을

제시한 연구논문과 디지털 포렌식의 국내외 법제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제안한

연구논문이있다.[1,2] 디지털 정보가법적으로보호되어

야할범위와한계에대해서연구한논문이있으며, 디지

털 시대의 정보보호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다.[3,4]

물류산업의 블록체인 적용에 관한 법적 과제를 연구한

논문이 있으며, 해킹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법적 책임을 연구한 논문이

있고, 인터넷저작권침해보호에관한연구논문이있다.

[5-7] 또한자율주행자동차에관해서는각국의법률체계

에 대해 부분적 분석을 한 논문은 있다. 가령 미국 상원

의 자율주행법안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를분석한논문과영국의자율주행법안을중심으로자율

주행자동차 법률체계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8,9] 그 후

해외자율주행자동차법률체계를비교분석하고해외선

진국가의 특장점을 도출한 논문이 있다.[10]

미국, 영국, 독일의특장점을간략히보면미국의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진흥과 연구개발의 내용이 있고 영

국의 경우 보험제도와 손해배상책임 규정 정비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대한 내용이 있고 독일의

경우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

추는 등 법률 체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이에해당하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률체계의분

석이 없으며 한계점 도출 내용이 거의 없다.[10]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따른민사책임에관련된

문제를현행민사법중심으로어떻게적용할지에대해서

연구한 논문과 형사 책임에 관련된 문제를 현행 형사법

을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는진행되었다.[11,12]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로인한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법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연

구가있고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필요한윤리적인문제

에 대해서 분석하고 운전자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 조사한 연구가 있다.[13,14]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각법률과제도의한계점을도출하고향상점을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제안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엄격한 개인의 기본권 및 정보 보호,

둘째, 피해자에대한신속한손해배상, 셋째, 활성화를위

한제도, 넷째, 최소한의규제를통한자율주행자동차관

련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과 산업 발전이 균형 있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제를 특별법을 통하여 해

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기존의 법

률체계에대한법적안정성을훼손할수있고자율주행

자동차의개념은기존의자동차가변화한개념이므로기

존법률체계를중심으로구축하는것이효율적으로보인

다.[15] 따라서본논문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률

체계는 개인 기본권 보호문제, 민형사상 책임문제, 보험

제도, 자율주행자동차연구개발및산업진흥과같은정

책적인부분들을유기적연관성으로보고이를기반으로

세부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관 여러 논문(해외 사례

연관 법률 제도 등)을 분석하여 이에 따라 Table 1은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류 및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기본 법 원칙과 국민 기본권에

관한 부분, 둘째, 사고 책임에 관한 부분, 셋째, 보험

제도에 관한 부분, 넷째,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부분,

다섯째, 연구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관련 열두 가지 항목(2번째 열)을 표

기 하였으며, 주요 내용(3번째 열)을 기술 하였다. 4번

째 열에서 보듯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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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제도, 소비자 교육 프로

그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거나 없다. 또

한 자동차 관리법의 운행자 규정, 도로교통법상의 금지

규정, 민형사상의 책임 법제, 제조물 책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책임보험 의무화 규정, 연구개발 및 산

업 진흥에 관한 규정은 향상이 필요하다.(x는 거의 없

거나 없는 부분, △는 향상이 필요한 부분)

Table 1. Current status of autonomous vehicle legislation

in Korea

classification legislation main contents As-Is

3.1. The section

on Autonomous

Vehicles basic

legal principles

and national

rights

①constitution natural rights x

②privacy law privacy protection x

③traffic laws
No other activities

while driving
△

3.2.Part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onomous

vehiecle

accident

④Recognized

autonomous

vehicle operator

Not recognized △

⑤liability for

damages law

Same regulations

as automobiles
△

⑥product liability

law
Not recognized △

⑦Criminal liability

law

Same regulations

as automobiles
△

3.3.Part of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system

⑧Automobile

Damage

Guarantee Act

Same regulations

as automobiles
△

⑨Specialized

insurance scheme
none x

3.4.Part of the

composition for

autonomous

vehicle driving

environment

⑩Cyber Security

Threat Response

System

none x

⑪Consumer

education system
none x

3.5.Part for

autonomous

vehicle research

support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⑫Autonomous

Vehicles Research

and Industry

Promotion

Provision of pilot

cities through

smart city law

△

3. 각 법률과 제도에 대한 한계점 도출 및

향상점 제시

3.1. 자율주행자동차 기본 법 원칙과 국민

기본권에 관한 부분: The section on

Autonomous Vehicles basic legal

principles and national rights

① 헌법 : constitution

자율주행자동차와관련하여사인간의기본권침해문

제가발생될수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사인의법률

행위나사인상호간의법률관계에도적용되는가하는기

본권의 제3자적 효력여하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헌법 제10조 제2문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

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16]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에 기본권 보호 규정의 신설이 필

요하다.

②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보호법제 : privacy law

우리나라는 헌법 제 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 불가침을 규정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1항에서 정보의 개

발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시켜 경

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정리·보관·처

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발

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

한 개인정보의 경우 자유로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보장

을하되개인정보유출시처벌규정을통해헌법제17조

와 제127조 제1항이 조화될수있는법률과규정이필요

하다.

③ 도로교통법 : traffic laws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10호와 11호에서는 운전 중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1호41

에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 및 조작을 할 경우 과태

료를부과하고있다. 운전중에해당행위를할경우사고

위험이높아지기때문에헌법제37조제1항에의해기본

권이제한된다. 하지만자율주행자동차가출현하여자동

모드로 운전할 경우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해당행위의사고위험에대한재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해당 법률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자동모드로

주행할경우개인이다른행위를할수있도록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3.2.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에 관한 부분

: Part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onomous vehiecle accident

④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성 개념 수용 : Recognized

autonomous vehicle operator

자율주행자동차가발전하게되면사람이운전하는자

동차와다른이유로인한사고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

경우현재의법제로는사고책임을물을수있는부분이

제한되므로자율주행자동차사고책임에대한명확한기

준이제시되어야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은사람이

운전하지않고일정한자율주행시스템에의해서자동으

로 차량이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비엔나 도로교

통협약제8조제6항에는자동으로가는차량을자율주행

자동차로규정하고있으며제 8조 5항과제13조 1항에의

거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할 경우 자율 주행 시스템도 그

운행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국내법제에서는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이가능해졌고자동차관리법제2조 1의3호에자율주행자

동차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자율주행시스

템의 운행자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

을충족한자율주행시스템에대해서사람이운전한것과

마찬가지로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liability for damages law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고

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민법상의 불법행

위책임이발생하지만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신속한구

제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조건부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사람이 운전하는 수동모드와 차

량 운전시스템의 의한 자동모드가 같이 있을 경우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에서의 개인 책임과 제조 회사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석 없는 완전무

인운전자동차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영한 업

체와차량제조업체간의책임에대한명확한기준이필

요하며이경우차량운전에아무런개입을하지않은운

전자의 경우 감경 또는 면책 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작

용하여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방해될수있으므로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하되 신속한 재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⑥ 제조물 책임 : product liability law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에 제조물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인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이

제조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제2조에소프트웨어를추가한제조물책임

법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등10인)이 국회에 계류 중

인 상태이다.[17]

미국의경우대부분의주에서자율주행자동차를운행

하는 제조업체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에

대비하게하고있으며사고발생시미연방교통안전위

원회(NTSB)에서그원인을조사하도록하고있다.[8] 독

일의경우 2017년도로교통법을개정해자율주행중이던

차가사고가나면자율주행시스템을만든제조사가배상

책임을지도록했다. 다만, 차량내부블랙박스영상을통

해 사고 순간 운전을 사람이 했는지, 기계장치가 했는지

에따라예외적으로운전자의책임을물을수있도록했

다.[18]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인신사고가 발생

할 경우 책임소재에 관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며 소프트

웨어로구성된차량주행시스템에대한공인된안전기

준이필요하다. 다만자율주행자동차소프트웨어개발자

혹은회사에대한과도한책임을물을경우오히려개발

을 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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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해 책임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자율주

행자동차사고원인을조사하는기관으로공신력있는공

공기관을 선정하여 공정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형사책임 : Criminal liability law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은제1호부터제12호

의 교통사고의경우에만형사처벌을규정이있을뿐자

율주행자동차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 형사 책임주체

와 처벌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자율주행자동

차로인한인신사고발생할수있으므로책임주체에대

한기준과함께형사처벌범위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다만 초창기에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여할 경우 산업

진흥과기술개발에장애요소가될수있으므로사망사고

또는 1개월 이상의 뇌사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체와 운전

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3.3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에 관한 부분 :

Part of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system

⑧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Automobile Damage

Guarantee Ac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자동차

보유자는의무적으로책임보험에가입해야한다. 자율주

행자동차의 경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

보험 의무화 조항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책임보험의 가

입주체를누구로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이

는민사상손해배상책임과연결되기때문에책임보험을

의무화한다면 그 대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동일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⑨ 특화된 보험제도 개발 : Specialized insurance

scheme

현행자동차보험제도는사람이자동차를운전한다는

기준으로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기존 보험

제도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

기때문에자율주행자동차에특화된보험제도를수립하

는동시에자동차제조사나소프트웨어개발사를대상으

로한제조물책임보험같은특화된상품을개발해야한

다. 현재 영국에서는 단일보험증권 제도를 통해 자율주

행자동차사고에대한모든피해에대해배상할수있도

록하는법안을심의중이다.[9] 우리나라도기존의보험

제도를개선하여자율주행자동차사고피해자에대한신

속한 배상을 위해서는 영국의 단일증권보험제도와 같은

보험제도개선이필요하다.[9] 기존의보험감독을총괄하

였던 금융감독원이 관련 경험과 인력을 보유한 만큼 자

율주행자동차보험감독기관으로지정하고관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분쟁 시 금

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관할을 제안한다.

3.4.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부분: Part of the composition for

autonomous vehicle driving environment

⑩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 Cyber Security Threat

Response System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서버나 네트워크에 연결되거

나 혹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자율 주행 시스템에 의

해운영되므로, 해킹에의한사이버보안위협대응이가

장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상원 자율주행법안에서 각 제

조사는 차량과 시스템의 자동차 안전에 대한 사이버 보

안위험을식별하고줄이기위한서면계획을개발, 유지

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

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8] 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

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에 대

한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⑪ 소비자 교육 제도 : Consumer education system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이므로

그 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자동차소비자(구매의향자)를 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상원 자율주행법안에서 본 법안 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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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내에, 교통부 장관은고급운전자 지원시스템과

자동운전시스템을위한소비자교육노력에관한실무

그룹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과시스템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하

고 있으며위원회 설치 이후 2년 안에 해당프로그램 개

발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8]

우리나라의경우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은물론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에대한홍보부

족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원활

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해서

는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개발을국

토교통부와차량제조업체가협력하여추진할것을제안

한다.

3.5.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지원 및 산업 활성

화를 위한 부분: Part for autonomous

vehicle research support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⑫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및 산업 진흥 : Autonomous

Vehicles Research and Industry Promotion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의국가적중요성이높아짐에따

라국가적차원에서자율주행자동차기술의연구에대한

재정적인 지원 및 민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을 위

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러

한자율주행자동차기술의연구지원및민간산업활성

화 법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2016년 6월 중국공업정보화부가 최초로

승인한 ‘국가스마트컨넥티드카시범구’가 상해지역에 설

치되었고정부의적극적인재정지원을통해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지원하고있으며공용도로운행허가같은지

원을 통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19]

국내의 경우 스마트도시법의 제정을 통해 규제 적용

을받지않는시범도시를조성할수있으며, 최초의자율

주행자동차 시험장인 K-시티가 조성되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을선도해나가기위해서는자율

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 민간 자율주행자

동차산업진흥을위한법률제정을통한기술개발촉진,

안전성확보를위한다양한테스트베드구축및일반도

로주행허가및지원, 자율주행자동차전문가육성및연

구 지원에 관한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

는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4. 결 론

새로운 기술 도입 시 적절한 법률체계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기술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저해 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개

인의 기본권 보호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발전과상용화에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현재 국내

법률과제도의각구성항목들을분석하면서한계점에대

해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내

법제현황은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수준에 못 따라갈 뿐

아니라 다른 해외에 비해서도 법과 제도의 정비 수준이

떨어지고 한계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사항인 개인 기

본권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법, 민사법, 형법, 행

정법 등에서 국내의 부족한 면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개인의 기본권 및 정

보보호, 신속한손해배상, 활성화를위한제도,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 등이 고려

되었다. 본연구는법률과제도에대한기본적틀을제공

하는데그목적이있었으므로향후각제안사항에대한

자세한연구(예를들어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제도, 손

해배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가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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